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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점 기 획 

이번 초점기획에서는 1995년 1월부터 출범한 WTO체제에서 우리나라 기술혁신지원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ⅰ)선진국의 R＆D 및 기술혁신지원제도의 내용을 파악하고 ⅱ)기술지원제도이용에 대한 애로점 
및 실효성에 관한 기업의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고 ⅲ)WTO보조금 규정을 재분석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R＆D 및 기술개발지
원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게재하기로 한다. 

선진국의 R＆D 및 기술혁신지원제도 

宋 鍾 國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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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R＆D 및 기술혁신지원제도 

1) 과학기술에서 정부의 역할 

최근 미국에서 의회, 행정부 및 정책관계자나 전문가들에 의해 활발히 논의되었던 미국의 기술정책을 살펴 보면 미국의 스스로 파
악하고 있는 자신의 문제점과 그들의 대응전략 및 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의 기술정책의 배경에는 기술우위의 상실이 곧 미
국의 경쟁력 상실이다는 등식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미국의 정책 권고나 제안을 살펴보면 경쟁력강화와 확대를 목적으
로 한 정책입안자의 자각과 인식이 두드러지며, 그 다음으로 이들 정책의 우선순위와 정책집행을 위한 제도기구의 정비를 제시하
고 있음이 눈에 띤다. 

비록 소수견해이기는 하지만 미국내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정책을 넘어서 일본이나 NIEs에서 취
해온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그러나 일본식의 산업지원제도의 요체인 조세지원, 금융
융자지원, 기술타겟 지원정책 등은 미국의 경제구조에는 효과가 없고 현재의 제도를 보완 개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다수
의 견해이었고, 공화당 정부의 기본이념인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이 저변에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특정의 기술이나 산업을 정부가 선택하여 지원하는 것보다도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
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기술개발의 지원도 특정상업기술의 지원이 아니라 각종 산업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제품과 제조공정에 응
용되는 기술로서 상업화와 시장제품화를 위해서는 기업차원에서 다시 연구개발이 필요한 공통기반기술(Generic Technology) 
경쟁전 기술(Precompetitive Technology)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다. 

2)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 제도 

①보조금의 지급형태와 내용 

최근 미국은 산업경쟁력의 고도화를 위해 각종의 연구개발프로그램의 수립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미국 연방정부의 정
책목적과 수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정부가 OECD에 통보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은 총 48개에 이르고 있다. 미국정부가 보
조금을 가장 많이 지출하는 부문은 투자지출(Investment)부문이고,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보조금 수단은 조세감면을 통
한 특별혜택이다.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무상양여금(Grants)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한국과 일본이 조세금융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재정지출을 통한 연구비의 직접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은 연구개발지출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Incremental Researc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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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Expenditure Tax Credit)에서 전략방위주도 프로그램(Strategic Defence Initiative (SDI))에 이르기까지 10
여개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OECD의 자료를 보면 1986년에서 1989년까지 미국의 정부보조금 중에서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관련 정부보조금이 전체 보조금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30%까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②NIST의 ATP 프로그램지원 내용 

상무부는 1992년 4월 제2회 고도기술 프로그램(ATP)의 조성금 부여 대상기술을 결정하였다. 기술개발 조성금 획득을 목표로 
하여 제출된 하이테크기업 및 상업 콘소시엄의 연구개발제안은 총 271건이었다. 그 중에서 27건이 조성대상으로 결정되어, 총 
9,000만 달러가 부여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첨단산업기술개발에 대한 미국정부의 가장 직접적인 조성책으로 1988년 포괄무역경
쟁법에 준거하고 있다. 첨단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기술개발계획이 지배적이고, 계약자 조성금 수령자로는 IBM사와, ASC사, 업
계 콘소시엄과 산학협동체가 포함된다. 

1992년 4월에 기업 및 기업/대학 그룹에 대한 연방정부로부터의 자금보조 9,000만 달러와 더불어 업계는 수억 달러의 매칭 펀드
(Matching Fund)를 기대하고 있다. 80개 이상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그 보조자금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는 커다
란 상업화 가능성을 지니면서 개발되는 많은 신흥기술(뉴 이메이징)이 포함되어 있다. 

ATP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정부지원 보조금액과 민간 연구개발펀드의 부담비율을 보면, 정부가 약 46%, 민간이 54%를 부담하
고 있다. 개별 프로젝트별로 보면 Ultra-High Density Magnetic Recording Heads 기술개발프로젝트의 경우 5년간 정부가 
46%, 민간이 54%를 부담하고, High Fidelity Digital Image Compression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26개월 동안 정부가 
24%, 민간이 76%를 부담하고 있다. A Three-Demensional Database for Visualization of Human Physiology 프로젝트도 
연구기간 3년 동안 정부가 약 24%, 민간이 76%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ATP프로그램을 프로젝트별로 볼 때는 산
업연구로 가정하더라도 우루과이 협정의 연구개발 보조금의 상한인 75%를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프로그램 자체로 우루과
이 협정의 연구개발보조금 상한을 평가한다면 ATP프로그램이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 같으나, 프로젝트별로 평가한다면 보조금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3) 연방정부의 기술개발 간접지원제도 

①NSF의 산학협동 프로젝트 

미국의 과학재단(NSF)이 1985년 대학내 교육센타의 학제연구를 통해 미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기반의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해 학계, 산업계, 과학재단 혹은 기타 연방정부기관 및 주 지방정부의 협력으로 창설한 것이 공
학연구센터(ERC)이다. 공학센터의 설립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경쟁력에 중요한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초적 공학연
구능력과 비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학연구센터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은 매 회계년도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공
학센터 중에서 정보통신분야의 공학센터가 많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설명한 공학연구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지닌 과학기술센터(SRC)가 1987년 설립되었는데, 이 센터의 설립목적은 복잡하고 
긴 연구기간 등으로 인하여 대학이 아니면 민간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개념화된 신기술의 창출을 위한 연구수행 메카니즘이다. 
이 점에서 미국의 국가경쟁력에 필요한 분야에 초점을 둔 연구를 하는 ERC와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의 소
립자우주물리학센터, 산타바바라 대학의 양자화 전자구조센터, 라이스대학의 병렬처리연구센터 등이 직·간접적으로 전기통신 분

야와 관련이 있지만 기타 과학기술센타도 워낙 기초과학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파급효과는 전분야에 걸쳐 나
타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센터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증가해 오고 있다. 

②지역제조기술센터(Regional Manufacturing Centers) 

미국의 중소기업에 필요한 제조기술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NIST가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자본금 및 운영경비의 50%
는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학 및 비영리기관이 부담하는데, 1992년 미전역에 5개에 설치하고 있으며, 지역기업에 대한 
고도제조기술의 정보제공과 훈련, 기업기술의 보다 고도의 응용, 기술자훈련, 대상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다. 

③연방정부연구기관의 연구성과의 민간이전 

198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정부의 연구성과 이전촉진에 대한 정책은 크게 1980년에 제정된 Steven-Wydler법의 제정으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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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응용부서를 설립하고 연방연구기관이 소유한 연구성과의 민간기업 보급을 의무화시킨 프로그램과 연방정부와 연구개발계약
을 체결한 연구자에 대한 특허소유권 보유를 인정하려는 정책으로 대별된다. 

1986년에 입법화된 연방기술이전법은 Stevenson-Wydler법의 내용을 보완하여 연방연구소의 민간기술이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연방연구 콘소시엄(FLC)을 설립하고, 민간과의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에 대한 계약체결권과 연구자의 발명
실용화 업무 참여결정권을 연방연구소장에게 부여하며 연방소유특허 중에서 연방연구소가 획득한 특허계약 수입의 일부를 연구
자에게 인센티브로 환원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국제공동연구의 결과에 대한 미국기업 우선규정과 외국에 대
한 상호주의 규정이다. 즉, 공동연구의 특허권에 대한 계약은 미국국내기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해당국의 미국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계약의 허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겠다는 의도이다. 

기술이전 성공연구자에 대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각 부처소관의 연방연구소에 의무화하고 있으며, 연구자에게 연구소로얄티 수
입의 15%가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수입도 기술이전 관련 업무에 투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전을 더욱 촉진
시키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출원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소유를 연구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일본의 R＆D 및 기술지원제도 

최근 일본정부는 지구와 조화를 이룬 인류공존과, 지적스톡의 확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의 구축을 과학기술정책의 3대 목표
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시책으로 과학기술과 인간사회의 조화, 인력양성,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연구개발기반의 확
충, 연구활동의 창조성, 국제과학기술협력의 강화,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진흥의 종합적인 조정
을 위해 각 부처별로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되 과학기술청에서 과학기술의 기본적인 정책을 기획 입안하고, 과학기술진흥조정비
와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종합 조정하게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한 과학기술 관련 행정체제를 보이고 있다. 

1) 민간연구활동의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일본은 미국과 달리 정보통신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 민간이 지출
하는 연구비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세제 금융상의 지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세제상의 조치로는 1967년에 제정한 증가시험연구비 등의 세액공제제도가 있는데, 이는 시험연구비
가 과거의 최고수준을 넘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2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이 제도와 더불어 기반기술개발 연구용 자산
의 취득가액의 7%를 세액공제해 주는 기반기술개발 촉진세제가 있으며, 중소기업자에게 선택적으로 증가시험연구비 세액공제
나 혹은 각 사업년도의 시험연구비에 대하여 6%의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중소기업 기술기반강화 세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우기 이들 제도와 연관하여 지방세에 있어서도 法人住民稅의 法人稅割에서 기반기술연구개발 촉진세제 및 중소기업 기술
기반강화세제에 관련되는 특별조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주요 과학기술진흥 관련 세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증가시험연구비의 세액공제제도(국세) 

(ⅰ) 법인이 적용년도에 지출한 시험연구에 필요한 비용(소득금액의 손금액에 산입된 것)이 기준년도부터 당해 적용년도 직전의 
사업년도까지의 각 사업년도의 시험연구비의 최고액(이하 비교년도 시험연구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 준다(단 법인세의 10%를 한도로). 적용년도는 1967년 6월 1일부터 1995년 3월 31일까지 
개시한 사업년도로 하고, 기준년도는 1967년 1월 1일을 포함하는 사업년도 직전의 사업년도로 한다. 

(ⅱ)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법률적 근거로는 조세특별조치법 제10조 제1항(소득세), 제42조의 4 제1항, 제6항(법
인세)이 있다. 

②기반기술연구개발 촉진세제(국세) 

(ⅰ) 국세는 신소재, 첨단 일렉트로닉스기술, 전기통신기술개발, 우주개발 등 기반기술의 연구개발용 자산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7% 상당액을 증가시험연구비의 세액공제제도에 있어서의 세액공제액과 더불어 세액공제하는 것을 인정한다(단 법인세액의 
15% 이내를 한도로). 

(ⅱ) 지방세는 기반기술의 연구개발용 자산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7% 상당액(단 법인세액의 15%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을 法人
住民法人稅割의 과세표준으로부터 공제한다. 법적근거는 조세특별 조치법 제10조 제2항(소득세), 제42조의 4 제2항(법인세), 
지방세법 부칙 제8조 제1항이 있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1985년부터 1994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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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중소기업기술기반 강화세제 

(ⅰ) 국세는 증가시험연구비의 세액공제와의 선택적용에 의해 중소기업자의 시험연구비에 대하여 그 6% 상당액의 세액공제를 
인정한다.(단 법인세액의 15% 한도내로) 특정시험 연구회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자액의 20% 상당액을 시험연구
비에 가산할 수 있다. 

(ⅱ)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ⅲ) 지방세는 (ⅰ)에 대하여 6% 상당액의 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 당해 6% 상당액(단 법인세액의 15% 상당액을 한도로 한
다)을 法人住民稅法人稅割의 과세표준으로부터 공제한다. 법적 근거는 조세특별조치법 제10조 제3항(소득세) 제42조의 4 제3
항, 제6항(법인세)과 지방세법 부칙 제8조 제2항이 있다. 유효기간은 1985년부터 1994년까지이다. 

④특별시험연구비의 세액공제제도 

(ⅰ) 국세는 국가시험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시험연구비, 에너지사용의 합리화 특정물질의 사용 합리화 기술에 관련되는 기술
에 관한 시험연구비액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금액의 합계액의 세액공제를 인정한다(단 법인세액의 10%(②에 해당하는 경우 
15%)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① 적용년도의 특별시험연구비의 6% 상당액, ② 기반기술개발 연구용자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7% 상당액, ③ 다
음 a, b의 금액이 모두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적은 금액의 20% 상당액. 

a. 적용년도의 시험연구비액-비교시험연구비액, 

b. (적용년도의 시험연구비액 - 적용년도의 특별시험연구비액) - (비교시험연구비액 - 비교시험연구비액이 지출된 사업년도
의 특별시험연구비액) 

특정시험연구회사에 대한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한 ③의 a, b의 적용년도의 시험연구비액에 그 출자액의 20% 상당액을 더
할 수 있다. 

(ⅱ)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법적 근거는 조세특별조치법 제10조 제4항(소득세) 제42조의 4 제4항-6항(법인세)이다. 유
효기간은 1993년부터 1994년까지이다. 

⑤기술 등 해외거래 관련 소득의 특별공제 

(ⅰ) 법인의 수입 중에 기술 등 해외거래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 해당수입금액의 ①공업소유권(상표권 제외), 노하우 등의 양
도 또는 제공에 대해서는 그 8%, ②컨설팅 업무에 대해서는 16%에 상당하는 금액에 산입한다(단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의 
40%를 한도로 한다). 

(ⅱ)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법적 근거는 조세특별조치법 제21조(소득세) 제58조(법인세)이다. 유효기간은 1964년부터 
1994년까지이다. 

⑥기부금 공제 등 

⑥-1. 특정 공익증진 법인에 기부한 기금(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ⅰ) 법인의 경우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물론 동액까지도 별도로 손금산입을 인정한다. 

(ⅱ) 개인의 경우 특정기부금의 하나로서 다음에 의해 산정되는 금액을 소득으로부터 공제하며, 소득공제액 = 〔특정기부금 합
계액(소득의 25%를 한도로 한다)〕-〔1만엔〕으로 계산한다. 법적 근거는 법인세법 제37조 제3항, 소득세법 78조 제1항 2항
이고, 유효기간은 1961년 이후이고, 1962년 세액공제방식신설, 1967년 소득공제방식으로 개정한다. 

⑥-2. 인정특정공익 신탁에 대한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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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익신탁 중 일정분에 대한 거출금을 특정공액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손금산입조치(법인의 경우) 또는 소득
공제(개인의 경우)의 대상으로 한다. 특정공익증진법인에는 과학기술에 관한 시험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또 특정공
익신탁 중 일정한 것에는 과학기술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는 자에 대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공익신탁이 포함되어 있다. 법
적 근거는 법인세법 제37조 제5항,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3항이 있다. 유효기간은 1987년 이후이다. 

⑥-3. 지정 기부금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을 위한 지출로 긴급을 요하는 것에 충당되는 것이 확실한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는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개인의 경우는 6)-1.의 (ⅱ)와 같은 특정기부금으로 취급한다. 법적 근거는 법인세법 제37조 제3항 소득세법 제67조 
제1항 제2항이 있고, 유효기간은 1960년 이후이다. 

⑦광공업기술연구조치법 등의 시험연구용 고정자산취득에 관한 특별조치 

(ⅰ) 광공업기술연구조합 등이 시험 연구용 고정자산의 취득을 위해 조합원에게 부과된 지출금을 특별상각할 수 있도록 한다. 

(ⅱ) 광공업기술연구조합 등이 부과에 의해 취득한 시험연구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1엔까지 압축 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적 근
거는 조세특별 조치법 제18조(소득세) 제52조(법인세)가 있고, 유효기간은 1961년부터 1994년까지이다. 

⑧학술연구법인의 자산에 대한 비과세 조치 

민법 제34조의 법인으로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그 목적으로 위해 직접 그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자산에 관련되는 부동
산 취득세, 고정자산세, 특별토지보유세 및 도시계획세를 비과세로 한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73조의 4 제1항, 제348조, 제
586조, 702조의 2가 있다. 

⑨광공업기술연구조합법의 시험연구용 기기 장치에 대한 고정자산세의 경감조치 

광공업기술연구조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기계 및 장치 중, 1991년 4월 1일부터 1993년 3월 31일까지 새롭게 
취득된 것에 대한 고정자산세의 부과표준은 새롭게 부과된 연도부터 3년분에 한하여 그 가액의 5/6로 한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
법 부칙 제15조 제27항이 있고, 유효기간은 1962년 이후이다. 

2) 투융자 등에 의한 민간연구활동의 촉진 

민간의 연구개발활동의 진흥을 꾀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에 의해 투융자 등의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
과 같다. 

①기반기술 연구촉진센터의 사업 

기반기술 연구촉진센터의 사업은 민간에서 행해지는 광업, 공업, 정보통신업, 방송업에 관련되는 기반기술에 관한 시험연구를 촉
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85년 10월에 기반기술 연구촉진센터를 설립하여 산업투자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용자, 일본개발은
행 및 민간으로부터의 투융자를 기금으로 조건부 무이자 융자, 출자, 공동연구알선사업을 하고 있다. 1993년도의 산업투자 특별
회계의 투융자액은 260억 엔이다. 

가. 출자산업 

앞에서 언급한 대상사업 ⅰ) 광공업, 전기통신업의 기술이나 통신전파의 이용기술 등 통산성과 우정성 소관의 기술로 국민경제
의 기반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의 경우 토지취득 및 조성비를 제외한 시험연구 필요자금의 70% 한도에서 출자를 하고, 
출자기간은 7년(특별히 필요한 경우 10년까지) 이내로 한다. 또한 대상사업 ⅱ)의 기초 혹은 응용단계의 시험연구로 테리토피아 
구상과 뉴미디아 커뮤너티 구상의 추진을 위한 연구에 있어서는 시험연구 필요자금의 50% 한도에서 5년 이내 기간으로 제한하
고 있다. 출자의 방법은 회사의 설립시나 제3자 할당으로 증자를 할 시에 주식취득의 방법으로 한다. 

나. 융자사업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5-M01-001.HTM (5 / 12)2006-05-16 오후 3:18:05



과학기술정책동향Vol.5 No.1 (1995. 1) 001

융자사업의 대상조건도 앞의 ⅰ), ⅱ)와 같으나 ⅱ)의 경우 주로 응용단계의 시험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조건으로 대부금액
의 한도는 각년도의 시험연구에 직접 필요한 설비, 물품비,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등의 70%이고, 시험연구 종료시까지(원칙은 5
년 이내)를 거치기간으로 하여 거치기간 종료 이후 10년 안에 연2회씩 분할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자 상환은 거치기간 
경과 후 대부기간동안 각 년도마다 대부시 정한 이자율에 성공도 기준비율(0, 0.25, 0.5, 0.75, 1)을 곱하여 계산한다. 또한 성공
보수가 있는데 이는 앞에서 계산한 성공도에 따라 산출한 이자율에 연간 單利로 계산하여 거치기간 중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금 상환시에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기타의 융자제도 

연구개발과 관련한 정부지원은 조세감면이나 보조금의 출연으로 할 수 있지만, 신기술이나 신제품의 상업화 기업화 단계에서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투자위험도 높아 일반시중은행을 통한 금융대출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개발은행 등의 산업기술진흥 융자
제도가 있어 저리의 융자를 실시하여 일본기술 수준 향상에 크게 공헌하고 있으며, 1992년의 융자실적은 1,496억 엔이다. 또 중
소기업금융공고 등에서도 신사업 기술진흥대부제도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신기술의 기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신기술개발융자 대상사업은 연구시설정비, 기업화개발, 신기술의 기업화이다. 연구시설의 정비를 위한 융자조건은 고도의 첨단기
초 응용연구에 필요불가결한 특수구조시설과 밀접하여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기계장치, 그리고 장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분야라야 한다. 기업화개발이란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는 신공정, 독창적 신기술로 국내 최초의 기업화, 
현저한 품질의 신제품개발, 기술적 경제적 효과가 큰 지식집약형 산업의 제품개발 등을 말하고, 신기술의 기업화란 이러한 조건
을 충족시키는 신기술의 기업화 시에 필요한 설비공사를 말한다. 신기술개발융자의 비율은 총비용의 50% 정도이고, 이자율은 
1992년 현재 년 5.6%, 융자기간은 15년 이내, 거치기간은 2∼3년이고 1992년도 신기술개발 융자자금은 1,030억 엔 정도이다. 

일본 개발은행에서 시행하는 산업기술진흥자금 융자제도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시설정비와 신기술의 기업화 상품화
에 있어서 기업의 위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그 단계별로 차등금리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도는 저금리로 민간의 위험부담을 줄여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유도할 수 있으나 융자심사를 거쳐 대출됨에 따라 수속이 번잡
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보조금 지급에서처럼 위험부담 경감효과를 가져올 수 없으므로 현재 초저리 융자제도로의 전환을 검토
하고 있다. 중소기업금융의 신기술 기업화 자금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특징이며 기업화 상품화하는 단계에서 지
원한다. 한편 모험사업을 지원하는 신기술개발사업단은 비교적 단기간에 개발이 가능한 기술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단계에 2년 거
치 5년 상환의 무이자 융자이고 신기술이 제품화 되었을 경우 실시료와 특별알선료를 징수한다. 

상기의 금융기관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이외에도, 상당한 기술개발력을 가지면서 자금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는 중소기
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연구개발 자금에 대해 공적기관이 연구개발형 기업육성 Center(주)가 무담보의 채무보증
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에 더하여 중소기업 신용보험공고의 보험협회 대한 신기술기업보험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기술금융제도의 두드러진 특징은 지원대상을 재원이 부족하고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중점
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기술개발의 단계별로(연구시설 정비단계, 기업화단계, 상품단계 등) 지원 조건을 달리하여 자금의 효
율을 꾀하고 있으며, 그 지원 규모가 방대하고 융자기간(3년거치 15년 상환)이 길다는 것을 들 수 있다. 

3) 연구개발 프로그램 

OECD에 보고된 일본정부의 54개 보조금 프로그램 중에서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과 관련된 보조금은 기초물질 연구개발지원 프
로그램(Assistance for R＆D of innovative technologies revitalising basic materials industries)을 비롯하여 총 22개의 프
로그램이 있다.3) 

일본정부의 연구개발보조금 프로그램은 주로 대체에너지 개발연구,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에 정부보조금이 주로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조세감면과 제조업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특별감가상각을 정
부의 중요한 보조금 지원제도로 실시하고 있다. 

<표 Ⅰ-1> 총 보조금 지출에서 R＆D programme이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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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보조금 지원에서 가장 큰 부문은 연구개발과 중소기업지원, 그리고 수출지원 보증이고, 지원수단으로 볼 때는 연구개
발은 조세지원, 수출지원은 수출보증, 중소기업은 금융대출 및 무상양여라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가 지원하는 총 보조금에서 연
구개발 관련 보조금의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1986년도에 43%에서 1987년과 1988년에 각각 38%, 33%로 줄어들다가 1989년
에는 39%로 증가하고 있다. 

3. 프랑스의 R＆D 및 기술지원제도 

1) 기술개발촉진 간접지원제도 

프랑스는 1979년에 산업부가 발표한 기술혁신을 위한 국가계획에서 기술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을 중점 
지원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아, 그동안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던 자금을 공공 및 민간연구소와 중소기업간 공동연구를 강화하
는 방향으로 개편해 왔다. 금융지원 제도로는, 1)보조금, 2)특혜 금융과 산업현대화 기금, 3)자본참여 및 신용보증 등이 있다. 

기술개발을 위한 보조금 지원으로 연구기관이나 기술전문가에게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를 의뢰한 기업에게 주는 기술혁신 프리미
엄과 생산공정에 관련된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기술혁신 보조금이 있다. 특혜융자는 특혜이자율의 장기대부형태
와 이자율이 장기대부보다 낮은 중기은행 대부 두가지 종류가 있으며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대상으
로 한다. 프랑스의 기술개발 특혜이자율은 CODEVI 기금이 8.25%∼8.75%, 그리고 기술혁신금융(PPT)이 8.75%이며 일반대출 
이자율 1991년 평균 11%에 달한다. 또한 모험기업의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 및 기술혁신 금융회사의 임시적이고 소규모의 자본
참여에 의한 지원형태가 특징적이다. 

조세감면(tax credit)지원제도는 과거 2년동안의 R＆D 실질지출액(소비자물가로 조정)과 당해 년도의 R＆D 지출차액의 50%
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조세감면해 주고 있다. 그런데 감면 상한액은 기업당 한해에 FF40,000,000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R＆D 지출이 감소된 기업은 그 상당액 만큼의 감면 받은 조세를 환급해야 한다. 조세감면액이 조세액보다 많거나 당해년도에 적
자가 난 경우에는 다음 3년 동안 해당 조세감면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연구개발 보조금제도 

프랑스 정부의 주된 보조금 지출 분야는 산업분야별 지원보조금 프로그램(Sectoral Programme)이었으며, 1986년, 1987년, 
1988년에 각각 정부보조금지출 총액의 30%, 50%, 40%를 차지하였었다. 그러나 1989년에는 분야별 지원보조금이 14%로 급
속히 감소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수단으로는 수출의 경우 수출보증이 주된 수단이고, 과학기술과 관련하여서는 무상양여와 조세
제도를 통한 혜택이 주된 수단이다.4) 

프랑스정부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보조금제도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혁신지원(Support to Innovation Projects by 
SMEs) 프로그램, 모험기업을 위한 기술혁신지원(Venture capital for innovation (SFI))을 들 수 있고,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제
도와 환경기술 및 육상운송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프로그램이 프랑스 산업과 기술의 현주소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①연구기술우주부 및 산업부의 연구예산 

1993년도 민수연구개발 예산(BCRD) 합계액은 전년도 대비 5.25%가 늘어난 537억 프랑으로 나타나, EEC 예산으로부터의 연
구보조금(36억 프랑)과 연구보조 면세액(40억 프랑 상당)을 추가하면 총 613억 프랑으로, 1992년의 590억 프랑과 비교하여 
3.9%가 증가하였다. 

산업개발연구에는 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년보다 2억 250만 프랑이 많은 47억 프랑이 할당되어, HDTV, EURAKA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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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로닉스 프로그램 수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ANVAR지원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예산은 1992
년도 대비 5.3%가 늘어나, 물가상승률(2.8%)을 대폭 상회하고 있다. 특히 대학 연구에 대해서 3.7% 증가되고, 사업비 총액 증가
율이 6% 늘어남에 따라 기초연구기반 강화를 도모하고, 공공 연구소 경상비 합계가 5.2% 증가된 것이 두드러지는 점이다. 

<표 Ⅰ-2> 기업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국영기업 비율(단위: 백만 프랑) 

②국영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지원 현황 

1981년 사회당 정권에 의한 기간산업 및 금융기관의 국영화를 포함하여 1989년 현재, 국영기업 108개 사, 국가가 다수 주주로
서 경영권을 쥐고 있는 주식회사 51개 사(종원수 총337,000명), 공사 또는 공공기관(예: 원자력공사) 57개(종업원수: 총 
252,000명)와 여기에 자회사, 孫會社를 합하면 1,780개 사에 이른다. 민간기업의 산업별 연구개발지출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면 
전자산업이 22%로 가장 많고, 그밖에 항공기, 자동차, 화학, 약품, 에너지 등의 5개 분야를 포함한 산업에서 지출한 연구개발비
만 하더라도 민간기업지출 연구개발비의 75%에 이르고 있다. 

<표 Ⅰ-2>은 기업 연구개발비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중화학공업에 있어 국영기업의 비율이 압도적
으로 많기 때문에 국영기업의 연구개발비 총액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업수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자기자금과 공
공자금 보조의 합계가 반드시 R＆D 총액이 되지 않는 것은 차입금, 공동 연구, EC 자금을 포함한 외국으로부터의 자금보조에 의
한 차이라고 생각된다. 

국영기업에 대한 공공자금 보조비율이 높은 이유로서, 1993년 예산법 부속서에 따르면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국유화
되어 국영기업에는 첨단산업이 많으며, 또한 R＆D 지출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1990년도 이들 국영기업의 분야별 R
＆D 총지출에 대한 공공자금 보조비율은 항공기산업 88%, 에너지산업 73%, 금속 62%, 화학 62%, 일렉트로닉스45%, 자동차 
44%였다. 

③기술이전 보조금 

1990년에 발족되어, 1991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공공연구기관에서 국영, 민간을 불문한 기업으로의 이전, 공공연구
기관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이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이전,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이전, 컨설턴트를 통한 이전 등 
여러 가지 기술이전 형태가 보조금 지급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기업, 사기업을 불문하고 연구기관 및 컨설턴트도 보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초 연고인 1991년의 보조금 교부액은 9,230만 프랑, 대상안건은 164건이었으며, 1992년도 교부액은 1억2,050만 
프랑, 안건수는 20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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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부지원 연구개발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가 

외국 기업이 재정적 지원을 받는 연구개발에 참가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나누어 국가보조를 받고 있는 국영기업이 위탁 또는 공
동연구기관의 연구에 외국 기업이 위탁 또는 공동연구로서 참가하는 경우와, 보조금을 받는 기업과 외국 기업이 협정을 맺는 것으
로 나눌 수 있다. 

1990년 4월에 발족한 유럽 내 기술협정촉진 보조금(L'AIDE AU PARTENARIAT TECHNOLOGIQUE EUROPEAN, 기술이
전 보조금 예산에 포함)은 EURAKA 계획에 참가하기 위한 중소기업 보조금으로, 2단계로 나누어 지급되는데, 제1단계는 대상기
업의 전체적 정책과의 조화를 꾀하면서 유럽 내의 파트너를 탐색하기 위한 보조로 상한은 60만 프랑이다. 

제2단계는 프로젝트의 목표를 정한 후 EURAKA 계획 신청절차 및 조직화를 위한 비용으로 상한은 40만 프랑이다. 따라서 전단
계 합계 100만 프랑이 지급한도이다. 보조금은 주로 파트너 탐색을 위한 컨설턴트 이용 및 정보수집 비용에 충당된다. 지원건수
와 금액은 1990년 35개 안건에 1,430만 프랑, 1991년 49개 안건에 1,790만 프랑, 1992년 109개 안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
가보조를 받는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2국간 협정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다. 간접적으로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경우
가 된다. 

⑤연구개발자금 및 인력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총액은 1992년에 14억 프랑에 달하였는데, 그 중 12억 프랑이 연구기술우주부의 예산에
서(1991년도는 10억 프랑), 2억 프랑이 각 연구기관의 예산에서 지출되었으며, 장학금 수혜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3
년에는 11억 6,400만 프랑으로(그 중 교육부 예산은 2억 7,720만 프랑), 수혜자는 3,800명이 될 예정이다. 

4. 독일의 R＆D 및 기술지원제도 

1) 기술개발 촉진 간접지원제도 

①조세 및 금융지원제도 

독일 정부도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 보조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보조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
이 지역개발 프로그램(Regional Programme)이다. 1986년에 총보조금 지출액 중에서 지역개발 보조금이 39%를 차지하였고, 
1989년도에는 39%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정부의 지원이 지역개발에 돌아가고 있다. 또한, 정부지원 보조금의 수단별 사용
을 보면 수출보조금의 경우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수출보증지원을 가장 주된 수단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조
세제도를 통한 특혜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연구개발분야에 있어서는 무상양여(Grants)와 조세지원제도를 들 수 있다.5) 

독일정부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 보면 다른 선진국과 달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5가지나 되고 있
다. 즉, 중소기업연구인력에 대한 지원프로그램(Grants for R＆D staff in SMEs), 중소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착수를 지원하
는 프로그램(Support for SME contract a) F＆D, and b) Technology-oriented business start-ups c), 베를린 소재 중소기
업의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Support for SMEs in Berlin:in-house R＆D or contract R＆D for Berlin located 
enterprises),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Support for technology transfer to SMEs: by stimulating 
supply, transfer or demand for technical information) 등이 그것이다. 다른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도 정부주도라기 보다는 
민간의 기술개발과 연계된 산업기술 분야를 지원하고 있음이 또 다른 특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독일 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기술개발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부 
역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조금 형태는 그 수혜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연구
개발비용의 50∼60%를 성공조건부 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연구인력을 새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60% 15개월
간 보조하는 제도도 198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융지원은 연방경제성과 ERP(European recovery Program)의 기금에 의해 
기업당 최고 30만 마르크(약 1억원)을 장기, 저리로(시장금리보다 5∼6% 낮음) 10년 거치, 20년 상한조건으로 대출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시설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ERP 기금과 부흥은행이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다. 이렇듯 독일은 중소기업의 연
구개발 활동을 대폭 지원하는 반면 벤쳐 캐피탈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 정부는 1975년 벤쳐 캐피탈회사(WFG)를 설립하였으
나 일반은행이 모험자본에 대한 금융지원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특혜금리의 특징은 여타국에서와 같이 고정된 금리가 아니라 시장금리 보다 5∼6% 낮게 변동되고 있어 우대금리의 실효성
을 제고하고 있다. 즉 시장금리는 항상 변동하는 것이어서 우대금리를 일정한 수준에 고정시켜 둘 경우 시장금리의 등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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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로서의 실효를 기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 간접조성은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신기술을 응용한 제품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전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하여 세제상의 특별공제를 인정하기도 하고, 연구개발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이 간접조
성이라고 불리우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는 세제개혁으로 철폐되었다. 현재는 아래와 같은 조성제도가 간접조성이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동독지역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의 중점이 동독지역 기업으로 옮겨왔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
에 소개하는 조성제도 이외에도 창업자금융자와 같은 형태의 조성이 있으며, 연방정부 경제부와 주정부, ERP(유럽 부흥프로그
램), 독일 보담 조정은행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②지역경제 진흥제도 

구동독 지역의 경제부흥을 위한 제도로, 이 지역에서의 연구개발투자를 포함하는 투자에는 다음의 투자보조금이 인정된다. 보조
금 한도는 신규투자에는 23%까지, 확장에는 20%까지, 혁신 합리화에는 15%까지를 지급하며, 이 보조금은 구동독 5개 주 및 베
를린의 주립은행이나 경제부에서 취급한다. 

③신기술 응용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부 

'92년에 시작된 연방연구기술의 새로운 제도이다. 구동독지역의 기업만이 아닌 구서독 지역의 중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은 연간 매출 5,000마르크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야는 일렉트로닉스, 옵토 일렉트로지로 등으로 되어 있다. 이
들 분야에서의 제품개발과 개량을 위한 필요 자금의 80%까지 융자하는 제도이다. 최고 한도액은 1기업 당 300만 마르크로, 융자
기간은 10년 이내, 금리 7.5%로 차입할 수 있다. 필요 자금액은 연구개발 요원의 인건비, 출장비, 기자재비, 외부 연구위탁비, 세
미나 및 강연회 참가비 등의 합계의 120%로 산출된다. 설비투자는 그 금액의 60%를 산입할 수 있다. 단, 다른 조성금과의 병용
은 인정되지 않는다. 융자는 부흥금융공고(정부의 특수금융기관)를 통해 이루어진다. 1991년까지 연방연구기술부는 보조금 형태
의 조성만을 해 왔다. 이 융자에 의한 새로운 조성 제도에서는 1997년까지 총 20억 마르크가 예정되어 있다. 

④위탁연구개발 조성금(AFO/AWO) 

예전부터 있던 제도인데, 현재는 구동독 지역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구동서 양지역의 기업이며, 구서독 기업
이 이용할 경우는 위탁을 받는 연구기관은 구동독 연구소에 한한다. '93년 말까지의 시한부 제도로 다음 두 종류의 제도가 있다. 
AFO라고 불리우는 조성제도는 구동독 지역의 종업원 1,000명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위탁연구 지불액의 50%, 최고 30만 
마르크까지를 보조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한편 AWO라고 불리우는 조성제도에서는 구동독 이외의 기업(외국 기업도 포함)이 구동독지역에 연구개발을 위탁한 경우에 조
성금이 지불될 수 있다. 금액은 위탁 연구개발 수탁자가 연구기관인 경우 또는 종업원 250명 미만에서 연간 매출이 2,000만 
ECU(약 4,100만 마르크)인 기업의 경우는 지불금액 합계의 40%, 수탁자가 그 이상 규모의 기업인 경우는 35%로 되어 있다. 

⑤기술지향형 벤쳐비지니스에 대한 자본참가 

이 제도로 '89년부터 94년 사이에 3억 마르크의 벤쳐비지니스가 부흥금융공고나 독일부담 조정은행(둘 다 정부의 특수 금융기
관)을 통하여 대여되고 있다. 후자의 은행의 경우는 테크놀로지 자본참가회사(tgb)라는 전문 자회사가 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연방연구기술부가 이자와 보증을 맡고 있다. 설립 후 3년 이내의 혁신기술을 가진 소기업을 대상으로 100만 마르크까지의 자본 
참여를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있다. 

⑥간접 특정 조성금 

이 조성제도는 연방연구기술부가 1982년에 특별조성 프로그램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응용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이다. 최
신기술의 빠른 보급을 목표로 한 조성제도로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산업기술의 발전에 중요한 특정
테마의 연구개발에 대하여 매우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조성을 하고 있다. 각 테마에는 기한이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성이 
이루어진다. '82년에 875만 마르크이고 시작된 간접 특성조성의 예산은 '84년에는 과거 최고인 1,611만 마르크까지 늘어났으나 
그 후에는 줄어들고 있다. 

⑦기술자 고용확대 조성금(CIM) 

구서독 지역에 한정된 조성제도로, 과학자나 기술자를 새롭게 채용한 기업에게 보조금이 지불된다. 대상은 종업원 1,00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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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동독지역 기업이며, 해당자 급여의 50%가 채용 후 15개월간 보조된다. 최고 한도액은 1개 기업당 연간 25만 마르크이며, 
기한이 '93년 12월 말까지인 제도이다. 

⑧연구개발 인건비 보조 

이것도 구동독 지역에 한정된 연방경제부의 중소기업 조성제도로, 마찬가지로 종업원 1,000인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
다. 연구개발요원 급여의 40%가 매년 보조된다. 최고한도액은 연간 24만 마르크이며, 기한이 '93년 12월 말까지인 제도이다. 

⑨기술지향형 기업의 창업보조 

구동독지역에 기술지향형 기업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설립 후 2년 이내로 종업원이 10인 이내인 구동독 지
역의 기술자 지향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계획 단계에서는 경비의 75%(최고 한도액은 4만 5,000 마르크)가 연구개발단계에서는 경비의 80%(최고 한도액은 80만 마르
크)가 보조금으로 지불되며, 최종단계인 시장 진입 단계에서는 100만 마르크까지 은행차입금에 대하여 보증이 이루어진다. 

2) 연구개발 사업지원제도6) 

공공자금에 의한 연구개발조성에는 직접조성과 간접조성이 있다. 직접조성은 연구기관이나 연구프로젝트에 대하여 조성금을 지
불하는 것이고, 간접조성은 연구개발 요원의 인건비 등에 대한 보조이다. 직접조성은 다시 기관조성과 프로젝트조성으로 나뉘어
진다. 기관조성은 특정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대규모 연구 시설, 막스 프랑크 연구소, 프라운호퍼 연구소, 블루 
리스트 연구소 등이다. 대학의 연구실에 대한 기관조성도 DFG를 통해 할 수 있다. 기관 조성은 '93년도 예산안에서는 전체 예산
의 40%에 상당하는 약 40억 마르크이다. 그 내역은 독일의 국립 연구소로 불리우는 16개 대규모 연구소에 대한 조성이 26억 마
르크, 기타 연구기관에 대한 조성이 14억 마르크로 되어 있다. 대규모 연구시설에 대한 조성에서는 구서독 지역 13개 시설에 23
억 마르크, 구동독 지역의 새로운 3개 시설에 3억 마르크가 기관조성으로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프로젝트 조성은 특정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연구소나 민간기업 등이 신청을 하여 직접조성을 받는다. 프로젝
트 조성 신청에는 해당 연구기관이 그 분야에서의 충분한 전문지식과 연구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건전한 재정상태를 증
명할 필요가 있다. 또 연구는 원칙적으로 독일 국내에서 해야 하며, 국외에서 연구할 경우에도 그 성과를 국내에서 이용해야 한다
는 조건이 있다. 조성은 보통 보조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연방정부 자신이 연구성과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위탁연구 형태를 취한
다. 

①정보공학 

1993년부터 '96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공학 분야에서 최초로 연구기술부와 체신부의 전신·전화사업(도이취 텔레

콤) 및 EC의 조성 프로그램이 개념적으로 통합되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정보공학 분야에서의 기술수준 및 생산현장으로서의 독
일의 입지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산업계와 학술계의 독일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있다. 

전자화상 기술(특히 고해상 스크린(HDTV) 디스플레이 기술), 디지털 지상 방송, 안전 및 환경에서 우수한 교통시스템, 노동 조
건의 개선과 인간적인 노동 형태, 인공지능의 환경기술, 환경보호에 대한 응용, TV 회의, 고속 컴퓨터, 생물과학과 정보공학의 제
휴(특히 정보처리와 바이오센서 등의 연구) 등의 분야가 대상이다. 

자금은 BMFT 기관조성(HFE, GLE)이 3억 4500만, BMFT 기관조성(FhG, MPG)이 1억 1900만, BMFT 프로젝트 조성이 6
억 7100만, 주정부, 대학, DFG가 2억 4000만, 도이취 텔레콤이 9억 1000만, EC 프로젝트 조성이 4억 6800만 마르크이다. 

②반도체 

일렉트로닉스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분야는 유럽이 일본을 추월하기 어렵다는 일종의 좌절감이 강하다. 유럽의 공동 프로젝트이
고 JESSI에는 현재 55개 프로젝트가 있으며, 그 예산합계액은 8억 7,500만 마르크이다. 자금의 50%는 산업계가 스스로 부담하
며, 나머지 50%는 EC위원회나 각국 정부가 프로젝트에 조성을 결정한다. 독일 연방연구기술부로는 연간 1억 1,000만 마르크가 
보조되고 있다. 국내생산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IBM, 도시바와 협력을 추진하여 유럽 지역과의 국제협력에 의해 기
술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5-M01-001.HTM (11 / 12)2006-05-16 오후 3:18:05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23%EC%A3%BC%EC%84%9D6)


과학기술정책동향Vol.5 No.1 (1995. 1) 001

③마이크로 시스템 기술 

독일 연방연구기술부 이 분야에서는 공동연구에 대한 프로젝트 조성, 간접 특정조성, 기술이전 등에 1990년부터 1993년 4월 사
이에 4억 마르크를 사용하였다. 

대상분야는 생산기술(조립 로보트용 센서기술 등), 프로세서 제어(화학산업, 식품산업용), 환경 기술, 안전기술(화학센서 등), 의
료(自動透析裝置 등), 교통(에어백, ABS 구동용 등), 건축설비(空調, 시큐리티 제어) 등이다. '91년 말에 25개 연구프로젝트에 
조성을 하였으며, 참가기업 56개사(대학 등은 제외) 중 70%는 연간 매출액 2억 마르크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또 조성금의 23%
는 구동독 지역의 연구프로젝트에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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